
<논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1)

李 昌 熙
**

요 약

  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

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

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

  제II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다룬다. 주요 논점으로는 외국 세금이 우리

나라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세금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 스스

로가 낸 세금인지를 본다. 여기에서는 그 세금이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법인이 낸 세금과 주주가 낸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제III장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다룬다. 주요 논점은 한도 계산상의 소득원

천을 각 외국국가별로 설정할 것인지(국별한도)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을 통산하여 한

도를 정할 것인지(일괄한도)의 문제이다.  

  제IV장은 간접외국세액공제, 곧 자회사가 낸 세금을 모회사가 공제받는 제도를 

분석한다. 주요 논점은 모회사의 소득에 gross-up해야 하는 소득금액과 배당에 딸린 

외국세 부담률의 산정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과 제VI장은 보론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속인주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간접외국세액공제, 이중과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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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

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  

전세계에 걸친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이나 거주자라면 다른 나라에서 번 소득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낸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납

세의무자에 대해 다시 전세계 소득에 세금을 걷는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경우와 견주어 볼 때 전세계에 걸쳐 활동하는 납세의무자는 한결 무거운 세

금을 지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을 꺼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나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제 세금

을 줄여줄 것인가는 조세조약의 문제로 다시 다른 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진입시 

우리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와 맞물린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국내법

으로 정할 일로는, 우리 기업이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을 기정사실로 삼

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는다. 이리하여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1)도 거의 같은2) 조문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

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 외국법인세액(이

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는 …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18조의6.
 2) 뒤에 IV.에서 보듯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사이에는 간접세액공제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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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損金算入보다는 稅額控除 쪽이 

유리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國益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나라에 유리하다.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투자한다면 세

전 투자수익 전체가 우리나라에 속한다. 세금 부분은 국가가, 순소득 부분은 납세

의무자가 차지하게 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해외에 투자한다면 투자수익 가운데 

우리나라(=국가+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의 세금을 뺀 나머지 부

분이다. 이 금액(세전수익 - 외국세액)은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본 국민소

득의 순증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투자의 

세전수익률과 해외투자의 세후수익률(세전수익 - 외국세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된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 방식이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한다는 말은 다른 나라 세금을 낸 뒤 납

세의무자에게 남는 것(곧 세전수익 - 외국세액)을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으로 삼아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다. 납세의무자의 손에 남는 최종적 순소득은 우리나라 세금

을 낸 나머지이므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세율이 같은 이상 납세의무자는 국내

투자의 세전수익률과 해외투자의 세후수익률(세전수익 - 외국세액)이 같아지는 점

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은 우리 경제 전체로서도 국익을 극대화하

는 점이 된다. 해외투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세전수익 - 외국세액)으로 정한다는 말

은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한다는 말이다. 이런 뜻에서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식

에는 國家的 中立性(national neutrality)이 있다고 말한다. 국가로서는 납세자가 국

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방

식은 資本輸出의 中立性을 노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 법에는 없지만 또 다른 입법

대안으로 외국소득면제 방식은 資本輸入 내지 競爭의 중립성을 노리는 것이다.3) 

조세조약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나 외국소득 면제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

고 있다. 국가중립성이란 세계 전체로 본다면 국제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세계경제의 효율을 해치는 까닭이다.4) 우리나라의 

 3) 이창희,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 
특히 23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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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약에서 우리나라가 택한 방법은 언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지만 상대

방 체약국에서는 외국소득면제 방식을 택한 경우도 많다. 또 독일처럼 국내법에서

는 외국세액납부세액공제 방식을 택하면서도5) 조약으로 자국 거주자나 자국법인

에게 국외소득면제를 허용하는6) 입법례도 있다. 

내국법인만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다.7)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이라면 원천이 국외인 소득도 과세소득에 들어가

기 때문이다.8)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법인 본국이 매긴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은 어떤가라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미 관련 문

헌이 있다.9) 

II.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나 손금산입을 하려면 앞서 보았듯 ‘외국소득세액’이나 

‘외국법인세액’이어야 하므로, 우선 稅金이어야 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所得稅나 

法人稅에 해당하는 세금이어야 한다. 그에 앞선 선결문제로 돈을 낸 것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얼마를 낸 것인가?

돈을 낸 것이 있는가? 내었다면 얼마를 낸 것인가? 얼핏 자명해 보이는 이 문제

도 기실 자명하지 않다.

 4) 이창희, 세법강의, 제11판, 박영사, 제18장 제1절 IV.
 5) 독일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6조. 
 6) 독일 조약의 외국소득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Klaus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 제23조 주석 42문단.
 7)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8)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9)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세”, 조세법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2007. 8. 31), 

pp. 2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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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ental Illinois Corp. v. Comr.10)

  이 사건 원고인 C 은행은 브라질의 차주들에게 돈을 꿔주면서 금리를 브라질의 

원천징수세를 뺀 net of tax로 정했다. 가령 브라질의 원천징수세가 25%라면, 대

출약정서에서 이자율을 12%라고 정하는 대신 거기에서 12%×25% = 3%라는 원

천징수세를 공제한 후의 숫자인 9%를 net of tax 이자율로 정하고, 원천징수세는 

차주가 법에 따라 알아서 내는 것이다. 차주들은 원천징수세를 납부했고 C 은행

은 원천징수세를 납부했다는 차주들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거부이유가 된 사실관계 중 일부로서11) 기실 브라

질은 대주에게서 원천징수세를 걷은 뒤 같은 금액을 차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

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앞의 숫자례에서 차주들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브라질 정부가 납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보

조금을 차주들에게 지급했다. 실제로는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면서도 대주들이 본국

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해주어서 자본조달비용을 줄이려는 속셈이다.12) 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당시의 법에는 이런 보조금은 외국납부세액에서 상계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었다.13) 이 사건이 벌어진 사업년도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지만 재

무부 규칙에 같은 내용이 있었고 법원은 이 규칙을 그대로 인정해서 원고패소 판

결을 내린다.  

10) 998 F.2d 515 (7th Cir., 1993).
11) 본문에 다루는 논점은 사실 판결문에서는 끝에서 간단히 다루어지고 있다. 판결문의 

주요 쟁점은 C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브라질 국세청의 영수증이 
없는 채로 3%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쟁점이 생긴 것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끝난 뒤에 미국 국세청이, 이자율을 세후기준으로 약정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 명의로 된 영수증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차주의 확인서를 기초로 공제를 허
용한다면 납세의무자와 차주가 짜고서 외국납부세액을 허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내친다. 가령 실제로는 세전 이자율 12%에서 원천징수
세 3%를 빼고 세후 9%를 받으면서, 마치 세전 이자율 15%에서 원천징수세 4%를 빼
고 세후 9%를 받은 것처럼 허위확인서를 받아와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율이 30%라면 전자의 경우 미국에 낼 세금은 12%×30% = 3.6%에서 3%를 
공제한 0.6%이고 후자의 경우 미국에 낼 세금은 15%×30% = 4.5%에서 4%를 공제한 
0.5%가 된다. 두 번째 쟁점은 미국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영수
증이 없어서 납세의무자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기화로 국세청은 
소득금액 자체는 12%로 계산하면서 외국납부세액 3%는 공제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내친다.

12) 판결문에는 브라질의 외환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으나 여기에서 구태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

13) 현행법도 같다. 미국세법 제901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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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준다면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라는 자명해 보이는 명

제도 실제 적용에서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외국인투자기업을 위

한 공단지역에서 땅을 싸게 빌린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가? 외국인투자기업 유

치를 위한 정부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어떤가? 

한편 우리 현행법은 다른 나라에 실제로 내지 않고 감면받은 세금이더라도 조세

조약에 특칙이 있다면, 그런 감면액을 마치 실제 낸 세금인 양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14) 이를 看做稅額控除(tax sparing credit)라 부른다. 많은 개

발도상국들은 외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랬고 지금도 일부 남아 있다.15) 그런데 거주지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따

르고 있다면 개도국이 조세를 감면하더라도 아무런 투자유치 효과가 없게 된다. 

원천지국이 세금을 감면하면 그만큼 거주지국이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여 자국 

세금을 더 걷는 까닭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요구하게 

되고 UN 모델조세조약은 이 내용을 두고 있다.16) 간주세액공제를 한다는 말은 거

주지국이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경우 해외투자기업은 원

천지국과 거주지국 어느 쪽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결과에 있어서는 외국

소득면제방식17)과 같아진다. 미국에서는 국회가 1957년에 간주외국세액공제 조항

을 둔 미국-파키스탄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한 이래로 굳은 조세정책이 되

어 있다.18) 이렇게 되자 개발도상국 가운데에는 자국이 세금을 감면해준 소득에 

대해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간주외국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거

나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는 나라)에서 온 투자자라면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미국

처럼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온 투자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나

라들이 생겼다. 미국 재무부 규칙은 이런 세금을 soak-up tax라고 卑下하면서 그에 

14)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이하.
16) UN 모델조세조약 제23B조 제2항.
17) OECD 모델조세조약으로 치면 제23A조 제4항이 없는 상태의 면제방식. 이 조항은 원

천지국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경감한다면 거주지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18) 미국이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해주면 미국회사들이 해외현지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
금이 없어지므로 배당을 촉진하게 되어서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손해가 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그런 주장의 예로 M.S. Feinberg, “United States Views on Selected 
Aspects of Developing Country Tax Treaty Issues”, in Double Taxation Trea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FA 44th Cong. 1992). 그러나 간주외국세액공제
가 있으면 애초 외국인투자가 촉진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옳은 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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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있다.19) 그런 해석이 법에 맞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있다.20)

2. 소득세․법인세인가

엄밀히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돈이 

稅金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고 둘째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所得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이라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적어도 미국에서는 세법이나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권한당국간 합의를 포함하여 쟁송절

차를 밟지 않았다면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 납부액 내지 기부금으로 보아서 세액공

제를 거부한다.21)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가령 다른 나라에서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물리는 세금이 있다면 이것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인지 또는 우리나라

의 부가가치세나 매상세(turnover tax) 같은 소비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또 실제 

문제에서는 세금인가 아닌가라는 질문과 소득세 혹은 법인세인가라는 질문은 서로 

뒤엉킨다. 가령 천연자원 개발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정부에 낸 돈이 

세금인지 광업권, 조광권, 기타 채굴권의 대가이므로 세금이 아니라고 보든, 아니

면 세금이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든, 어느 쪽이

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과 미국 판결을 각각 

하나씩 보자.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2. 원심은 … 원고 회사가 인도네시아국과 필리핀국에 납부한 이 사건 외국납

부세액은 그 명칭은 법인세 혹은 회사세, 화물세, 운반세, 소득세로 되어 있지만 

실은 원고회사 소유 선박이 위 두 국가의 항구에서 원목을 적재하기 위하여 정박

하였을 당시 당해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출항시에 징수당한 세액으로서 이는 원고 

회사의 선박이 현지 외국항 입항 중에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소득금액을 

근거로 산출하여 부과납부한 것이 아니고 당해 항차로 인한 소득과는 무관하게

(즉 당해 항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소득이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19) 미국 재무부 규칙 1.901-2(c)(1).
20) Isenberg, International Taxation (looseleaf), 제18.17.2절. Dolan and Dupuy, 901 T.M. 

The Foreign Tax Credit (looseleaf), 제II.D.4절. 미국법의 글귀를 따지는 문제이므로 자
세한 논의는 피한다. 

21) 미국 재무부 규칙 1.901-2(e)(5)(i); P&G v. United States, 2010 U.S. Dist. (1:08-cv-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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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아니하다) 화주와 선주간에 운송계약된 적재화물량(원목)의 용량(평방

미터당)에 대한 운송수입금액(운임)에 2퍼센트(다만 필리핀국 인캄택스의 경우에

는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선박출항시에 납

부하는 일종의 출항세 내지 수출세로서 부득이한 공과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

고 위 외국납세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본

문 소정의 손금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원고가 당해국에 납부한 각

종 세금을 법인세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라

고 볼 것인가가 바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별하는 관건이라

고 할 것인바 …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관계 외국세법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위 각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한 위 외국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쟁점인 필리핀 세금은 ‘income tax’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공제대상인 것은 아니고 우리 법의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성질을 띤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세금의 제목이 ‘income tax’나 

‘corporation tax’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외국어라고 하여 그대로 우리나라의 소득

세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의 ‘所得稅’나 ‘法人

稅’도 ‘쇼도크제이’와 ‘호진제이’일 뿐 소득세나 법인세는 아니다. 이런 외국세금

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는가는 외국법의 내용을 우리 법과 견주

어서 비슷한가를 따져야 한다. 무엇을 따져보아야 하는가? 

  Inland Steel Company v. United States22)

  원고는 미국법인인 철강회사로서 완전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Caland Ore Company, 

Limited(이하 ‘C’라고 한다)를 통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철광석을 채굴하여 

원료로 사용했다. C는 캐나다에서 국세인 법인세(income tax)와 온타리오 주세인 

주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냈고 그에 더해서 온타리오 주세인 광업세

(OMT=Ontario Mining Tax)를 냈다. 원고는 C를 연결납세대상에 포함하여 미국에 

연결법인세를 내면서 C가 낸 OMT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고23) 국세청은 이

22) 230 Ct. Cl. 314, 677 F2d 7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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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인했다. 쟁점은 OMT가 순소득에 대한 과세인가이다. 

  OMT는 광석의 채굴에서 얻는 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과세표준은 총수입

금액에서 일정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1) 미가공 광석을 파는 

경우에는 판매액, 2) 광석을 광산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공하기 전 

광석의 시가, 3) 가공하기 전 광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정부가 

산정한 가치로 계산한다. C가 채굴한 철광석은 현지에서 가공하여 반출한 것이고 

가공전 철광석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3)의 방법이 쓰였다. 

3)에서 가공 전 광석의 가치란, 가공된 광석의 판매액에서 (1) 가공비와 마케팅 

비용 (2) 본점경비 배분액 (3) 공장의 감가상각액, (4) 가공에 귀속될 소득, 이 네 

가지를 빼는 방식으로 역산한다. 가공에 귀속될 소득이란 가공대상인 자산의 취득

원가의 8%이지만 채굴 및 가공 전체에서 생기는 소득의 15%를 하한으로 하고 

같은 소득의 65%를 상한으로 한다. 이렇게 미가공 광석의 가치(=OMT 총수입금

액)을 구한 뒤 거기에서 빼는 비용은 운송비, 채굴 인건비, 광업자산의 감가상각

비, 일정한 시추 및 개발비 등 10가지로 법정되어 있었다. 다른 비용, 가령 토지

의 취득 관련 비용, 조세공과금, 회의비, 이사보수 중 일정비율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지급이자,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광석의 감모액, 생산개시 전의 시

추 및 개발비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OMT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성격이 섞여 있는 세금이고 광업을 하기 위한 

허가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 OMT가 순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미국

의 소득세에서 말하는 순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역사

를 따져본다면 캐나다가 연방국가로 생기기 전에 이미 온타리오 주는 광산업에 

광물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로열티를 간접세로 매기고 있다가, 그 뒤 주 

정부의 과세권이 직접세로 제한되자 법을 바꾸어 순소득 기준 과세를 택하기는 

했으나 로열티라는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OMT에서 비용공제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가 아니라면 분류과세

(schedular taxation)24)도 같은 이유로 소득세가 아니게 되고, 또 미국의 원천징수

세도 지급이자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원천징수세를 부담하는 비거주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을 상쇄할 만한 

미국 내 비용이 있기 어려우므로 OMT를 그에 견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OMT는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필요경비의 공제에 큰 제약이 있어서 미국

법상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OMT의 총수입금액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가치도 포함

23) 현행법에서는 외국법인은 연결대상이 아니다. 미국세법 제1504조(b)(C).
24) 이창희, 세법강의, 제9장 제2절 I, 제11장 제4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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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미국의 소득세는 실현된 소득만 과세하므로 OMT와는 다르다. 

Inland Steel 판결은 소득세제에서 ‘소득’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고

민을 보여준다. 외국세금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는가라는 판단은 

일응 소득이라는 개념의 이념형25)과 역사26)에서 시작하여, 과세물건이 순자산의 

증가인가에서부터 따질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정답은 애초 있을 수 없다. 우리 所

得稅法상의 소득 개념 자체가 소득원천설로서 포괄적 소득개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비용공제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27) 法人稅法의 경우에는 순자

산증가설 내지 Haig-Simons의 소득개념이라는 이념형28)이 있으므로 비교적 정답

을 내기가 쉽다. 위 Inland Steel 판결이 소득에 대한 조세라는 개념의 요건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과세물건이 순소득이 되도록 비용공제가 있어야 

한다, 2) 실현주의, 3) 얼핏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이다.29) 이 가운데 1)과 3)은 순자산증가설의 기본

이다. Inland Steel 판결 이후 온타리오 주는 법을 바꾸어서 비용공제항목을 늘렸

고 개정된 OMT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후속 판결이 나왔다.30) 

한편 앞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실현주의는 실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31) 나라마

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소득이라는 개념의 이념형으로 돌아간다면 애초 실현주의는 소득개념과는 어

긋난다.32)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이라는 일응의 기준이 있더라도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앞의 80누316 판결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 세금은 아마도 우리 조

세특례제한법의 톤세라는 제도와 비슷해 보인다.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실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대신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33)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소득과 무관하지만 

25) 이창희, 세법강의, 제8장 제1절. 
26) 이창희, 세법강의, 제7장.
27) 이창희, 세법강의, 제9장, 제11장 제4절 II.
28) 이창희, 세법강의, 제7장 제1절-제3절, 제8장 제1절, 제13장 제1절.
29) 미국 재무부 규칙 1.901-2(b)(1).
30) Texas Gulf, Inc. v.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107 T.C. 51, 1996).
31) 가령 외국법상의 과세시기가 미국법상 실현시기보다 빨라도 상관없다. 미국 재무부 

규칙 1.901-2(b)(2)(i)(A).
32)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 제8장 제1절, 제19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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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세금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인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80누316 판결의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쟁점 세금이 그 나라의 통상적 법인세를 대체하는 이런 특

별한 세금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명문의 규정은 없지

만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판례는 외국정부의 특정한 과세처분이 소득

세나 법인세인가는 그 특정한 세액 하나만 보고 따질 일이 아니고 세제 전체 속에

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34) 나아가 미국법은 소득에 대

한 조세 대신에(in lieu of a tax on income) 내는 세금(속칭 in-lieu tax)은 공제대상

이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35) 가령 외국의 원천징수세는 그 자체로 소득세나 

법인세인가에는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in-lieu tax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라고 풀

이한다.36)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라면 어떤 세금을 공제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는 조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다. 가령 미국-영국 조약은 영국의 petroleum revenue 

tax를 미국이 세액공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37) 우리나라의 실제 조약에 따른 외

국세액공제는 모두 우리 국내법 규정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소득

세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없는 듯하다. 조약의 

적용 대상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정하지 않고 상대방 체약국의 특정한 세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체약국의 법이 바뀌면 새 법에 따른 조세가 공제대상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룬 미국의 행정해석을 하나 보자. 이 해석

은 네덜란드의 이원적 소득세가 미국법상 당연한 공제대상은 아님을 전제로 조약

상 공제 여부만 따지고 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34) Schering Corp. v. Comr., 69 T.C. 579 (1978), 특히 592쪽(배당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원천징수세).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이 아니라 대여금의 환
수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시비가 생겼다.

35) 미국세법 제903조. 
36) 미국 재무부 규칙 1.901-2(b)(4) Ex. 2. Dolan, “Creditability of Foreign Income Taxes”, 

Tax Management Portfolio, 415-2nd, A24-25쪽.
37) 미국-영국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b(iv), 제24조 제1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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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Rul. 2002-1638)

  네덜란드가 소득세제를 바꿈에 따라 새로 생긴 세금이 종래의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가를 다룬 미국의 행정해석이다. 네덜란드는 

2001. 1. 1.자로 세법을 고쳐 종래의 종합과세 제도를 분류과세 제도로 바꾸면

서39)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 노무소득(사업소득, 전문직 소득, 재고자산 

양도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조합기업소득의 자기 기분), 증권매매업자의 배

당소득, 자기소유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임료 상당 내재적 소득, 2) 대주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3) 순투자

자산에 대하여 간주수익률(현재는 4%)로 계산한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

동산소득). 세 가지 소득은 각각 구분계산하고 결손금도 서로 통산하지 않고, 각 

소득 내부에서 일정기간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을 뿐이다. 인적 공제는 

1), 2), 3)의 차례로 적용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세율도 서로 

달라 1)의 소득에는 52%를 상한으로 하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2)의 소득에는 

25%, 3)의 소득에는 30%라는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도 네덜란드 국내원천인 1)의 소득, 네덜란드 회사에 관련한 2)의 소득, 

3) 네덜란드 안에 있는 재산(다만 주식은 네덜란드 안에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다)에 관한 3)의 소득, 세 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논점은 미

국거주자가 네덜란드에 납부한 3)의 자산소득세가 1993년에 체결된 네덜란드-미국 

조약에 따른 공제대상인가이다.  

  해당 조약 제25조 제4항(외국세액공제)은 미국거주자는 네덜란드에 납부한 소득

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a)와 제2항에 적은 세금은 소득세로 

본다고 적고 있다. 한편 제2조 제1항(a)는 조약 체결 당시의 네덜란드 소득세를 

조약의 적용범위에 넣고 있고 제2항은 조약 체결 당시에 있던 세금이 아니더라도 

조약 체결 후에, 기왕의 세금에 더하여 또는 그에 대신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같

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세금을 조약의 적용범위에 넣고 있다. 

  앞서 본 조약 제2조의 적용대상 세금 조항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 변경에 따라 

조약이 쓸모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므로, 새 세금의 내용이 종래의 세금

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공제대상이 되고, 비슷한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할 문제이다. 2001년 개정세법에 따른 새 세금은 종합적으로 볼 때 종래의 세금

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공제대상이다. 

38) 2002-1 CB 740.
39) 북유럽에서 시작한 이른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ation)의 일종이다. 자본소득

을 가볍게 과세하여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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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낸 것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낸 세금이어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

은 외국자회사가 낸 세금을 간접외국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뒤에 

다시 본다. 자기가 낸 세금인지는 자명한 것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다. 대표적 판

결로 미국 대법원의 Biddle 판결을 보자. 이 사건의 배경으로 당시의 영국법은 법

인세 이중과세 방지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형적인 imputation, 즉 각 주주에게 귀속

되는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에 gross-up하고 같은 세액을 배당세액공제 받는 제도

를 가지고 있었다.40) 가령 회사의 세전소득이 100이고 법인세가 20%이어서 세후

소득 80원을 배당한다면, 주주가 실제 받는 배당금은 80원이지만 법인이 낸 세금 

20원을 주주가 낸 것으로 보아 gross-up하여 주주의 소득을 100원으로 하고 같은 

20원을 주주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가령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0%라면 법인단계의 세액 20을 공제하고 주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10이 된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나 마찬가지 제도이다.41) 이제 영국법인

에서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미국 거주자라고 하자. 주주의 소득과 영국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각 (100원, 20원)인가 (80원, 0원)인가? 이 문제가 생겨나는 배경은 

Biddle 사건 당시 미국법은 영국법과 달리 전통적인 법인세 이중과세 제도를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이다.   

  Biddle v. Comr.42)

  이 사건 원고는 영국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미국인 주주로 1929년과 1931년 영

국회사에서 현금배당을 받았다. 

  영국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영국 법인의 주주들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

은 실제 받는 배당금액에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중 각 주주의 

몫을 반영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국법상 gross-up 금액

이자 배당세액공제 금액인 20원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이다. 

  원고는 과세연도 1929년과 1931년 동안에, 세 개의 영국 법인에서 각 현금배당

40) 이창희, 세법강의, 제14장 제2절 III.
41) 다만 우리 소득세법은 실제 법인세 상당액이 아니라 배당받은 현금의 일정비율을 공

제하고, 이 공제액은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다 없애주지 못한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창희, 세법강의, 제14장 제4절.

42) 302 US 57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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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영국법인은 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딸린 법인세 상당

액이 얼마인지를 통지한다. 원고가 영국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신고서상의43) 소득

금액은 실제 받은 현금배당액과 그에 딸린 법인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이었다. 원

고가 미국에 소득세신고서를 내면서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영국의 소득세신고

서상의 소득금액과 같은 금액이었고, 소득금액에 포함한 영국의 법인세 상당액을 

자기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 받은 현금배당액만이 소득이고 외국납부세액이

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보았고 하급심은 국세청 승소판결

을 내렸다. 

  법령의 글귀에서 ‘자기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라는 말은, 법령 자체가 외국

법의 개념을 따르도록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설사 영국

법상으로는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쟁점

은 영국법상의 법인세 상당액이다. 이 세금은 법인이 내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도 법인이다.  

  영국법에서는 주주 단계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법인세전 배당금 상당액 곧 

주주가 실제 받은 배당금과 법인세 상당액의 합계액에 대해 매긴다. 주주의 소득

이 면세되거나 면세점 이하라면 법인세 상당액은 전액 주주가 환급받는다. 이 점

이 법인세 상당액의 납부자는 주주라는 원고 주장의 요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인의 세금은 주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영국법의 개념을 받아들

이는 것이 된다. 미국법은 다르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부담

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야 법이 어떻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법이 설정한 권리·

의무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미국의 국제조세 제도에 시금석을 놓은 중요한 판결이다. 영국 회사

가 세전소득으로 100을 벌어서 법인세 20를 내고 80을 배당하는 예로 돌아가면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영국법상 자기 소득이 100이고 자기 조세채무가 20이

므로, 미국에서도 외국납부세액 20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주장

을 내치고 주주의 소득은 80원이고 외국납부세액은 영(0)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영국법상 주주단계의 세율이 30%라면 어떻게 되는가? 주주단계에서 추가 납부한 

영국세액 10원만이 외국납부세액이라는 것이다. 納稅義務者가 자신의 조세채무로

서 납부한 금액은 10일 뿐이고, 20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가 아닌 회

43) 판결문으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의 영국법에서는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에도 신고
납세 의무가 있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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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것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자기 자신의 조세채무를 납부한 경우에 해주는 

것이고,44)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조세채무인가 아닌가는 미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법상 조세채무라는 개념은 국가와 債權債務가 생기는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영국법에서는 영국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

가가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주주가 아니고 법인이므로,45) 결국 배당세

액공제 부분 20은 설사 영국법상으로는 주주의 채무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채무일 뿐 주주의 채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는 “자

기 자신의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이라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고 할 때 

자신의 조세채무인가는 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일반화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법은 하나의 사실일 뿐이고 법률은 아니

며, 외국법의 개념이 미국법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미국법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이다.46) 

분석의 범위를 좁혀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안을 단순화하여 주주단계의 세율이 영국이나 미국 모두 20%라고 하자. 원고 

주장대로 회사단계에서 납부한 영국의 세금 20을 미국이 주주단계에서 공제해 준

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금 전체를 영국이 가져가게 된다. 결국 납세의무자

의 주장은 영국에 세금 낸 것 한 가지로 모든 세금문제를 종결짓자는 말이 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국 국내투자와 비교해보면 자명하다.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내투자의 경우 법

인세를 걷고 나서 주주단계의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물리는 이상 해외투자

에 대한 세금부담을 그보다 낮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해외투자도 주주단계의 배

당금에 다시 세금을 물려야 세부담이 같아진다.  

영국의 입장에서 Biddle 판결을 본다면, 미국의 주주가 대영 투자를 하는 경우와 

영국주주의 국내투자 사이에 세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전자에는 영국이 법인세를 

걷고 미국은 주주단계의 세금을 걷는다는 이중과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44) 모회사는 자회사가 낸 세금을 간접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자
연인이므로 간접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45) Biddle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국판결로 Dalgety & Co., Ltd. v. CIR, 15 British 
Tax Cases 216, 특히 238쪽.

46) Philip R. West, “Foreign Law in U.S. International Taxation”, 3 Florida Tax Review 148 
(1996), 특히 150쪽 이하.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말로 법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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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서는 미국 투자자라 하여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일반론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선의 조세정책은 비과세이지만, 

ring fencing이 불가능한 이상 두 가지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정책이다). 그렇다면 영국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법인 단계의 세금을 안 매기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인단계의 세금을 외국인 주주에게 환급해 줄 

유인이 생긴다.47) 사실은 이런 조치는 국내법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국투자자의 대미 투자에 미국은 법인세를 그대로 매기는 마당에 미국투자자의 

대영 투자에 영국이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내법

을 통해 일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단계의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억울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수단은 국내법으

로는 안 되고 조약뿐이다. 두 나라의 국내법을 반영하여 조약내용을 정한다면 온

갖 특수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뒤에 다시 보기로 한다.

4. 공제시기

공제대상인 외국세액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48) 이 말은 현금

주의와 발생주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49) 뜻은 아니고,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선납하였거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算入되어 있는 事業年度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말이다.50) 이 구조에서는 

외국정부가 외국세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애초의 귀속 사업연도로 소급하

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외국세액의 환

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과대공제 받은 경우라면 그런 환급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환급을 받은 날이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에서 말하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따라서 부과제척

기간은 외국법인세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옳다. 미국법은 외국정부가 외

국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 국세청이 그에 맞추어 세액을 증액경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글귀를, 증액경정은 당초의 사업연도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

든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51) 

47) Biddle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영국법은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48)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49) 미국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다. 미국세법 제905조(a).
5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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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의 원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國外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임을 전

제로 한다. 제도 자체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므

로, 國內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이 부과한 세금은 애초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독점적 과세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우리나라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자. 우리 법

인세법상 이 이자소득의 지역적 원천은 우리나라이다.52) 한편 미국법은 이 이자소

득을 미국원천소득으로 과세하지만,53) 우리 국내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우

리나라 원천인 소득을 과세하는 것일 뿐이고 이 경우 미국의 법인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세가 공제대상이 되려면 과세대상이 국외원천소득인 경우에 한한

다는 우리 법의 규정은 기실 미국법이나 일본법에는 없다. 미국법이나 일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소득의 원천이라는 개념은 다음 III절에서 검토하는 

공제한도액의 하부 개념이다. 일본법이나 미국법에서는 외국법인세라면 공제대상

이 되고 다만 공제한도액에 걸릴 뿐이며 공제한도액의 계산은 소득의 원천을 따져

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54)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 제57조와 소득세법 제57조의 글

귀에서는 공제한도액의 계산과는 별도로 애초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만이 공제대상이다.    

현실적으로는 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라는 이유로 바로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각종 원천징수세처럼 특정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외국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놓고 그 가운데 국

내원천소득(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 국내원천소득)에 부과된 것을 따로 구분계산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공제한도액과는 별도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이라야 공제대상이 된다

는 국내법 규정은 租稅條約의 수정을 받는다. 조약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원천지국이 스스로의 세금을 합의한 범위로 줄이는데 대한 대가로 거주지국은 그

런 범위 안에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우선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거주지국은 원천

51) 미국세법 제905조(c). Pacific Metals Corp. v. Comr., 1 T.C. 1028 (1943) 이래 굳은 판
례이다.

5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
53) 미국세법 제861조(a), 제881조(a). 이창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

세”, 조세법연구, 제18집 제3호, 175쪽, 특히 211-213쪽.
54) 일본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미국세법 제901조, 제9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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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이 세금을 매기지 않은 부분에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천지

국이 조약에 맞는 세금을 매기는 이상 거주지국은 그런 세금을 공제해 주어야 한

다. 이리하여 OECD 모델 제23B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한 체약국 거주자가 버는 소득…55)을 다른 체약국 거주자가 이 조약에 따라 과

세할 수 있다면 전자의 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후자의 체약

국에 낸 세금을 공제해…56) 주어야 한다. 

조약이 특정한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이상은 그런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세금은 공제대상이 된다고 정해야 조세조약의 협상과 체결이 가

능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소득의 원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다. 원천지국의 과세권 여부나 원

천지국 세금의 공제 여부는 이 소득원천 규정에 맞추어 정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이자소득의 원천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에 따른다는 소득원천 규정을 두

고, 이자 규정에서는 원천지국은 자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외국세액공제 조항에서는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소

득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을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적는 것이다. 예전의 1977년 미

국모델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었고, 현행 한국-미국 조세조약도 이런 구조를 따르

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소득원천 규정은 단순한 매개조항일 

뿐이고, 조약의 구조에서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앞의 예로 돌아가서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자국거주자인 경우에만 매길 수 

있다고 정하고, 외국세액공제 조항에 가서는 조약이 허용한 원천지국 세금은 공제

대상이라고 정하면 된다. 현행 OECD 모델이나 미국 모델조약은 모두 이런 꼴을 

따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지 상대방 체약국이 매긴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공제대상

이 되는가는 상대방 체약국에 과세권이 있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므로, 우리나라가 

따로 원천을 따져서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55) 자본 부분은 옮기지 않았다.
56)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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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가 택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모두 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외국정부가 세금을 매긴 소득이 지역적 원천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공제를 부인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대개 있는 제도로, 우리 법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전세계소득에 대한 세액) 

×(국외원천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한다.57) 

이 한도는 바로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과세표준) = 法人稅率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런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 우리나라는 그런 세금도 공제해 주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우리나

라 안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그냥 넘겨주는 결과가 되고, 

이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58) 한도를 넘는 외국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59) 

1. 국외원천소득

그런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국외원천소득”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판례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의 원천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60) 

2. 필요경비의 내외 안분

공제한도 = (전세계소득에 대한 세액)×(국외원천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이라는 공식의 성질상 국외원천소득이라는 말은 당연히 순소득 개념의 소득

을 가리킨다.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가운데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빼야 하고,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한 공통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하여야 한다.  

57)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58) 같은 생각에서 미국법은 국외손실이 국내원천소득을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세법 제904조(f).
59)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60)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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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법인세법 …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 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

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년도 

법인세액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결정방법

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년도 익금총액에서 그 손

금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각 손금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지점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또는 당해 외국지점 경영상

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 위와 같이 외국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그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그 

실질소득금액보다 많게 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

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과세년도의 외국

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액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의 당해연도 과세

표준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의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을 그 각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외국지점영업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조

정가산하여 각 외국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 액을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國別한도 v. 一括한도

종래 우리 법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나라별로 계산하는지 모두 묶어

서 계산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판례는 國別한도 방식을 따르고 있

었다.61) 

6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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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

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우의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에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

한도액을 나라별로 정할 것인지(국별 한도방식) 또는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 또

는 국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할 것인지(일괄한도 방식)는 위 규

정자체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법인세는 모든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

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

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모든 국외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결손이 되더

라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산출에 있어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게 되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공

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

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

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2년도 법인세를 조

사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이 그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금 13,984,105,410

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같은 나라의 법인세 금 3,474,801,520원

을 납부하였는데도 원고법인의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금 

15,598,159,373원의 결손이 있다하여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외국납부법인세액중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액금 

1,62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공제한

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62,300,000원의 합계 금 1,785,300,000원의 범위 내

에서 위법하다고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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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외국납부 법인세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 법인

세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위 85누651판결에서 국별한도가 옳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세청인가 납세의무자

인가? 납세의무자이다. 숫자를 다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긴 소득이 13,984

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낸 세금이 3,424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29,582의 결손이 생

겼고(13,984 - 29,582 = -15,598) 세금 낸 것도 없다. 사우디와 다른 나라를 합하면 

국외원천소득은 순손실(-15,598)이 나 있다. 일괄한도와 국별한도 중 어느 쪽이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가? 국별한도이다. 일괄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원고가 공제받

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결손이기 때문이다. 국별한도를 적용한다면 원고가 사우

디에 낸 세금은 1,623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별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예외적 상황이다. A, B 두 

나라에서 국외원천소득을 각 100씩 벌었고 A에 낸 세금은 40, B에 낸 세금은 20

이라고 하자. 우리나라의 세율을 30%로 잡으면 국별한도제에서는 두 나라 세금이 

각각 30이라는 한도에 걸리고, B에 낸 세금은 20을 다 공제받지만 A에 낸 세금은 

30만 공제받고 10을 공제받지 못한 상태로 이월하게 된다. 일괄한도제에서는 국외

원천소득 200에 대한 한도가 60이므로 두 나라를 합한 외국납부세액 60(=20+40)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국별한도라는 것은 애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와 잘 맞지 않는다. 85누651 

판결의 숫자로 돌아가면,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은 (-)15,59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우디 소득 13,984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았다. 이 말은 

원고의 국내원천 소득 가운데 13,984만큼이 국외원천소득에 의해 잠식되었다는 말

이다. 애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과

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수출

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제도이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과세한

다는 것은 외국소득면제 방식도 마찬가지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국외원천 

소득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한다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다. 애초 우리 국내법은 국외원천소득인가 국내원천소득인가를 

묻고 있을 뿐이지 어느 나라에 원천이 있는가를 묻는 경우가 없다.62) 현행 법인세

법 시행령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62) 앞 II.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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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63) 법해석 방법론으로 

볼 때 집행명령이 대법원 판례를 제칠 수 없다는 점은 여기에서 따지기가 마땅치 

않지만, 국별한도와 일괄한도 사이에 고를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답에서 한 번 더 

틀린 방향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두 번 틀리다 보니 우연히 맞는 경우도 아니다. 

우리 법의 해석론 차원에서 본다면 국외원천소득이라는 개념은 일괄한도를 요구

하지만 기실 이 제도에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앞의 A, B 두 나라 사례에서 공

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10이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납세

의무자에게 1) 세전소득이 100이고 우리나라 세금이 30인 국내투자, 2) 세전소득

이 90이고 원천지국 세금이 없는 해외투자, 이 두 가지 투자안이 있다. 이월된 세

액이 없다면 납세의무자는 어느 투자안을 택할까? 당연히 1)이다. 세후소득을 본

다면 1)에서는 100–30 = 70이고 2)에서는 90–27 = 63이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1)을 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맞음은 물론이다. 1)에서는 

국민소득이 100(= 순소득 70+세금 30) 증가하고 2)에서는 국민소득이 90(= 순소득 

63+세금 27)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월된 세액 10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어느 쪽을 택할까? 1)안의 순소득은 70 그대로이지만 2)안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27 가운데 10이 줄어들어서 순소득이 90–17 = 73이 된다. 앞서 공제받

지 못했던 세액 10을 여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응당 2)를 택하게 마련이다. 무슨 말인가? 일괄한도 제도는 저율과세 되는 국외원

천소득을 얻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앞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 10을 나중의 다른 국외원천

소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곧 투자 하나하나 件別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취지로 돌아가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외원천소득

에 대해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자는 생각이다. 다른 나라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

보다 높으면 더 이상 과세할 것이 없고, 다른 나라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보다 낮으

면 차액만큼 우리나라가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당연히, 적어

도 이념형의 차원에서는 국외원천소득 한 건 한 건을 놓고 따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건별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 비싼 제도로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괄한도의 부작용이, 세율이 낮은 

국외원천소득을 찾아서 자본이 국외로 흘러나간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건별

6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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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다음의 차선책은 세율이 낮은 소득과 놓은 소득을 서로 섞지 못하게 하는 것

이다. 미국의 1986년 Tax Reform Act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을 무려 9가지(basket)로 

구분하여 각각의 한도를 구분계산하고 특정한 basket에 속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다

른 basket의 소득에서 교차공제(cross-crediting)받지 못하게 했다.64) 그러다가 결국

은 이 복잡한 제도를 극히 단순화해서 2006년부터는 소극적 소득과 일반적 소득이

라는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앞의 85누651 판결처럼 국외원천소득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생기면 기실 일괄한

도제를 쓰고 교차공제를 막는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사우디 소득

이 13,984이고 국외원천소득 전체는 (-)15,598이라면 기실 사우디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은 여전히 잠식당한다. 국외원천소득 (-)15,598이 전세계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기본이념이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갈라 후자에 대해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라면 국외원

천소득은 결손이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걷어야 한다. 이리하

여 미국법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국외원천 결손액이 있으면, 나중에 국외원천

소득이 생겼을 때 예전에 공제한 결손액만큼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recapture)

한다.65) 

IV. 간접외국세액공제

우리나라 회사가 다른 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子會社를 세워 투자한

다면 그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간접외국세액공제의 뼈대

경제적 실질을 생각한다면 자회사 모회사의 구별이란 겉껍질일 뿐이다. 이리하

여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64) 2006. 12. 31. 개정되기 전의 미국세법 제904조(d).
65) 미국세법 제904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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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

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

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

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주주는 간접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10% 이상 주주인 내국법인만이 받을 수 있다. 해외자회사를 껍질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하는 이상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소득금액은 외국세액을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gross-up하여 계산한다.66) 

  American Chickle Co. v. United States67)

  원고는 미국법인이고 해외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 간접외국세액공제에 관한 

당시 미국법의 글귀는 국외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는 미국법인은, ‘유보이익68)에 

관련하여 자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 가운데 배당금이 유보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외국에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한다고(deemed to have paid69)) 정하고 있었

다. 이 산식에서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은 

‘유보이익에 관련하여 자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이라는 말의 뜻이다. 하급심 판결

이 들고 있는 숫자례로 자회사가 세전소득 400을 벌어 외국세금 160을 납부하고 

남은 돈 240을 모두 배당한다고 하자. 이 예에서 배당금이 유보이익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240/240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문제는 이 

비율에 곱할 부분, 곧 ‘유보이익에 관련하여 자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이 얼마인

가이다. 원고 주장은 외국에 낸 세액 그 자체인 160이라는 것이고 국세청 주장은 

거기에 240/400(=세후소득/세전소득)을 곱하여 계산한 160×240/400 = 96이라는 

66)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Gross-up의 구조는 배당세액공제와 마찬가지이다. 이창
희, 세법강의, 제14장 제3절 III.

67) 316 U.S. 450 (1942).
68) 그 당시의 법령상 용어로 ‘accumulated profit’. 해마다 세후순소득 가운데 배당하지 않

고 유보한 금액의 누계를 뜻하므로 오늘날의 회계용어로 ‘accumulated earnings’에 해
당하는 유보이익이라는 말로 옮겼다. 

69) 이 글귀에 따라 미국에서는 간접세액공제를 보통 ‘deemed-paid credit’이라고 부른다. 
간주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와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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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70) 

  법의 글귀로 보면 국세청의 주장이 옳다. 법은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이 아니

라 자회사의 유보이익에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모회사의 소득

으로 잡히는 배당금의 금액은 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회사

가 납부하는 외국세액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세전소득을 기

준으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외국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액전액이 아

니고 유보소득에 딸린 금액일 뿐이다. 

  입법사를 보아도 그렇다. 1918년 법은 (각 사업연도에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배당금)/(각 사업연도의 세전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글귀는 유보

이익과 무관했기 때문에, 가령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이

미 과거에 세금을 내고 나서 유보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이리하여 1921년에 법을 고쳐서 각 

사업연도의 세후소득 유보액을 구하고 그런 유보액에 딸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주장은 1918년 법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1921년 개정 이후의 법에는 어긋난다. 원고는 1930년까지 적용된 재무부 규칙이 

원고 주장처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 규칙은 관습법을 형

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글귀나 논리에서 원고 주장이 당연 옳은 것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 판결문이 

지적하고 있듯 원고가 해외지점을 통해서 같은 소득 400을 벌었다면 원고의 과세소

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각 400과 160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배당소득에는 240

만 잡아넣으면서 160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준다면, 결국 외국세액 160을 손금

산입하고(곧 과세표준에 들어갈 금액을 400에서 240으로 줄이고) 이를 다시 세액공

제 받는 이중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71) 그렇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이 실

제 배당금(=세후소득)인 240인 이상 세액공제액도 역시 그만큼 줄여서 160×60% = 

96으로 계산해야 앞뒤가 맞는다. 나아가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 400이 240보다 한결 

높은 세율구간에 속한다면 세액공제액 조정만으로는 납세자가 보는 부당한 이득이 

다 없어지지 않고 해외지점이 낸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소득 자체를 400으로 정하고 

세액공제액을 160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리하여 현행법은 해외자회사에서 배당소득

을 받는 경우 자회사가 낸 외국납부세액만큼 소득금액을 gross-up 하여 240+160 = 

70) 94 Ct. Cl. 699 (1941), 특히 707쪽.
71) 같은 판결문 7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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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을 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다.72) 우리 법도 마찬가지이다.73) 

2. 배당금에 딸린 외국법인세의 추적

우리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

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을 공제해주라고 정하고 있다.74) 이를 받아 대통령령은 공

제할 금액을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수입배당금/(외국자회사의 해

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이라고 정하고 있

다. 우선 이 식에서 ‘해당 사업연도’라는 말은 배당금을 收入한 해라는 뜻은 아니

다. 만일 위 식에서 해당사업년도라는 말을 배당금을 받은 해라는 뜻으로 읽는다

면 앞의 American Chickle 판결에서 본 미국의 1918년 법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1918년 법은 공제할 금액을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법인세×(외국자회

사의 해당 사연연도 법인세)×(해당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외국자회사의 해당사

업연도 소득금액) 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 공식의 뒷부분 비율에서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이라는 말이 세전소득인가 세후소득인가라는 자명한 문제점은 접어

놓더라도, 이 공식은 온갖 문제점을 낳았다. American Chickle 판결에도 나오지만 

이 공식에서는 공제할 외국세액은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과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게 되어서 실제로 배당금에 딸린 세부담과는 무관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은 해에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그대로 사라지

고, 역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한 해에는 실제 납부한 세

액과 무관한 금액이 배당한 해의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이 되어 버린다.75) 가

령 외국자회사가 제1차, 2차, 3차, 4차 사업연도 동안 해마다 100을 벌었고 외국세

액은 세율이 움직여서 각 (30, 50, 20, 60)이라고 하자. 세후소득 240은 모두 제4차

년에 배당한다. 우리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연도라는 말을 수입배당금을 

받은 해라고 풀이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제3차년까지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고 제4차년에는 60×240 / (100-60) = 360 이 된다. 외국세액이 

(40, 40, 50, 0)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제3차년까지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고 제4차년에는 납부한 외국세액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진다. 

72) 미국세법 제78조.
73)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74)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75) Isenberg, International Taxation, 2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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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당금 조성의 원천이 된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분 소득이고 그해에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얼마인가를 추적해서, 배당금에 딸린 법인세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을 공제해주라는 말은 이

런 뜻으로 읽어야 옳다. 

시행령을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한다면 시행령에서 ‘각 사업연도’라는 부분은 어

떤 뜻으로 읽어야 하는가? 이것은 배당금에 딸린 외국법인세를 어떻게 추적할 것

인가라는 추적방법의 문제라고 읽어야 한다.76) 예를 들어 세전소득 400에서 외국

법인세 160을 빼면 세후소득은 240이고 그 가운데 120만 배당했다면 외국납부세

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160이라는 세금은 세전소득 400(=세후

소득 240)에 대한 세금이다.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이 120이면 배당소득에 산입하

는 금액은 200(=120+gross-up 80)이고 그에 딸린 외국세액은 80이다. 곧 (공제적격

이 되는 세액 = 납부한 세액×배당금/세후소득 = 배당금×납부한 세액/세후소득 = 

배당금×외국법인세 부담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앞의 예로는 160×120/240 = 

120×160/240 = 80이 된다.

이 산식은 외국법인세 부담률을 각 사업연도별로 따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여

러 해를 뭉뚱그려 계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는다. 예를 조금 바꾸어 400이라는 

세전소득은 두 해 동안 각 200씩 번 것이라고 하자. 첫해에는 외국법인세 120을 

내고 세후소득 80을 유보했다. 둘째 해에는 외국법인세로 40을 냈고 세후소득이 

160이다. 둘째 해 말에 배당가능이익 240(=80+160) 가운데 200을 배당한다면 거기

에 딸린 외국세액은 얼마인가? 가능한 계산으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i) 先入先出法에 따라 200을 첫째 해의 소득 80과 둘째 해의 소득 120이라고 

본다면 공제할 외국세액은 첫해의 외국법인세 120과 둘째 해의 외국법인세 40에 

120/160을 곱한 30의 합계 150이다. 이렇게 계산한 외국세액은 배당소득에 

gross-up해 주어야 하므로 둘째 해의 과세표준에 들어갈 배당소득은 200+150 = 

76) 기실 배당세액공제 제도에서도 원래는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American Law Institute, 
Integration of the U.S. Corporar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1993), Part II, 2.2, e. 우
리 현행법은 실제 세부담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일정비율을 공제
하므로 추적 문제가 안 생긴다. 이창희, 세법강의, 제14장 제4절.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의 균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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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이 된다. 

(ii) 後入先出法에 따라 200을 둘째 해의 소득 160과 첫해의 소득 40이라고 본다

면 거기에 딸린 외국세액은 둘째 해의 세액 40과 첫해의 세액 120에 40/80을 곱한 

60의 합계 100이다. 같은 세액을 gross-up해 주어야 하므로 배당소득은 200+100 = 

300이 된다.

(iii) 平均法77)에 따른다면 배당 직전 외국자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세후소득누

계) 240과 외국법인세 160(=80+40)이 있으므로 세전소득(200+200=400)을 기준으

로 한 외국법인세 부담률은 160/400 = 40%이다. 따라서 둘째 해 말에 배당받은 

200에는 200×40% = 80의 외국세액이 딸려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에 넣을 배당소

득의 금액은 280, 그에 딸린 외국세액은 80이다. 

배당가능이익을 다 배당받은 뒤에는 위 보기에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종국적 

결과는 같아지고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글

귀는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기준으로 추적하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평균법은 불가능하다.78) 남는 방법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인

데, 내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선입선출법으로 해석하는 집행명령이 있

는 것과79) 균형을 맞추면 간접외국세액공제도 선입선출법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

이다.80) 미국법은 예전에는 후입선출법을 택하고 있었지만81) 1986년부터는 평균

법을 택하고 있다.82) 이런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나 보자. 선입선출법

과 후입선출법은 순서가 다를 뿐 생기는 논점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판결의 

쟁점은 우리 현행법에서도 똑같이 생겨난다.  

77)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법이란 현행 미국세법 제902조처럼 아직 배당하지 않고 남아있
는 배당가능이익과 그에 딸린 법인세를 추적하는 이동평균법 개념이다. 총평균법 개념
으로 배당금을 이미 받은 금액과 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간접외국세액을 모두 포함
하여 세부담률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78)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따지게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공식은 
미국의 1918년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해당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수입배당금을 받
은 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7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80) 2014. 2. 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도 선입선출법을 택하고 있다.
81) 1986년 개정 전의 미국세법 제902조(c)는 “배당금은 최근에 유보한 이익에서 오는 것

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82) 미국세법 제902조(a), 902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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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83)

  원고는 미국법인이고, 1970년과 1971년 영국 자회사(Goodyear Great Britain)에

서 받은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하면서 공제할 세액을 (납부한 외국세액)×(배당금/

세후소득)으로 계산해서 간접세액공제를 받았다. 1973년에 G.G.B는 결손을 내었

고 1972년 역시 결손이었으므로 1973년분 결손을 1970년과 1971년으로 소급공제

해서 두 해분 세금을 영국정부로부터 환급받았다. 이 환급은 1975년과 1976년에 

있었고, 몇 해 뒤인 1980년에 이르러84) 미국 국세청은 1970년과 1971년분 외국납

부세액을 줄이면서 그에 따라 미국에 낼 1970년분 세액과 1971년 세액을 증액경

정했다. 쟁점은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이다. 원고 주장은 1973년분 결

손금을 소급공제하면 1970년과 1971년 둘 다 결손이 되고, 따라서 그 두 해에 지

급했던 배당금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1969년85)의 소득으로 조성한 것이 되

므로 1969년분86) 영국 법인세 가운데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87)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국 자회사이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계산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미국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

다. 1973년에 결손이 나게 한 비용은 미국법상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종류이

고, 1973년 소득을 미국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애초 결손이 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1970년과 1971년의 소득은 (+)가 되지만, 그 두 해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

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외국법인세가 없다는 것이다.88) 

법원은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린다. 간접세액공제의 입법취지가 해외자회사도 해

외지점처럼 외국세액을 공제해주자는 것인 이상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미국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결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법상 

제도는 국내법 개념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Biddle 판결을 들고 있다.  

이 판결에는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 숫자가 다 나오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단순화한 가상례를 만들어서 쟁점을 다시 보자. 판결문에 나온 연도 중 의미가 

83) 493 US 132 (1989). 이에 대한 평석으로 Blum, “The Goodyear Case: The Rule of 
Foreign Law in Calculating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45 Tax Notes 457 (1989).

84) 미국세법 제6501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중과소신고
라면 6년)이지만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따른 증액경정은 이 기간에 걸리지 않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Pacific Metals Corp. v. Comr., 1 T.C. 1028 (1943). 

85) 정확히는 1968년 및 1969년.
86) 정확히는 1968년 및 1969년.
87) 이렇게 계산하면 배당금에 딸린 1968년 및 1969년 영국 법인세가 100만 파운드가 넘

는다.
88) 정확히는 1970년 및 1971년분 영국 법인세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에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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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해인 1969년, 1970년, 1971년, 1973년, 및 1980년만을 추려 제1기에서 제5기

라고 하고, 이 다섯 해에 외국자회사의 세전소득이 외국법 기준으로 (500, 200, 

200, -400, 0)이라고 하자. 외국자회사가 일단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세율 50%로 

(250, 100, 100, 0, 0)이지만, 뒤에 제4기 결손금 400을 제2기와 제3기의 소득에서 

소급공제 받으면서 경정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법인세 납부액은 (250, 

0, 0, 0, 0)이다. 외국법인세 공제 이후의 세후소득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의 증감

은 4년간 (250, 100, 100, -400)이 되고 외국법 기준으로 제5기에 남아있는 배당가

능이익은 250+100+100–400 = 50이지만 외국법인세 200을 제5기에 환급받은 뒤

에는 250이 된다. 한편 미국법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자회사의 소득은 (500, 200, 

200, 0, 0)이고, 외국법인세 (250, 100, 100, 0, 0)을 빼면 배당가능이익의 증감은 

(250, 100, 100, 0, 0)이고 제5기에 남아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450이다. 제5기에 원

고는 50을 배당했다. 후입선출법으로 따질 때 이 배당금 50에 딸린 외국세액은 얼

마인가? 원고 주장은 외국법을 기준으로 볼 때 제4기 결손금 400이 제3기 순소득 

100, 제2기 순소득 100, 또 제1기 순소득 250 가운데 200을 잠식했으므로, 배당금 

50은 제1기의 소득을 배당한 것이고 따라서 제1기 법인세 250 가운데 1/5인 50이 

외국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 주장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따질 때 

제5기에 남아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450이므로, 배당금 50은 후입선출 기준으로 볼 

때 제3기 소득을 배당한 것인데 제3기에는 결국 외국법인세를 낸 것이 없으므로 

배당금에 딸린 외국세액은 없다는 것이다.   

 Goodyear 사건의 원고는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外國法을 기준으

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세액이 

생겨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르

지만, 가령 법이 서로 달라서 제x기의 소득이 외국법에서는 (+)이고 그에 따라 외

국법인세를 낸 것이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영(0)이거나 결손이고 두 나라 법의 차

이는 단순한 시차가 아니고 영구적 차이라고 하자. 국내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제x기의 소득으로 조성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x기분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영영 공제받을 수 없게 되

고 만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하였지만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國內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원고가 든 예와 반대로 외국법에서는 소득이 

89) 또한 미국의 행정해석도 그랬다. Rev. Rul. 74-550, 1974-2 C.B.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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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국내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지점은 당연히 세금을 내고, 그렇다면 

외국자회사를 해외지점보다 더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이상 이 말은 당연히 우리 

법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우리말로 적고 있는 개념

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Goodyear 판결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같은 말을 쓰다 보니 이 쟁점이 생겨나지만, 법을 우리말로 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는 쟁점 자체가 아예 생길 

수 없다.  

Goodyear 판결에서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정부가 어느 사업연도분 

외국법인세를 나중에 증액경정하거나 감액경정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외국법인세

나 환급받을 외국법인세는 소급하여 당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앞서 보았

듯 우리 법에서도 외국세액공제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 포함되어 있는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

를 공제하는 것이므로,90) 간접세액공제에서도 추가납부 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이를 

소급시켜 해당 사업연도분 외국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미국법은 평

균법을 쓰므로 해당 사업연도를 꼭 추적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이리하여 미국 재

무부 규칙은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배당가능이익과 외국법인세의 잔고에 

산입하여 장래에 걸쳐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91) 앞의 숫자예로 외국자회사의 

세전소득이 (500, 200, 200, -400, 0)이고 제4기 환급세액 200이 생긴다면 외국법인

세 납부액을 (250, 100, 100, -200, 0)으로 계산하고 세후소득으로 인한 배당가능이

익의 증감을 (250, 100, 100, -200)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제5기에 남아있는 배당가

능이익(=5년간 세후소득 누계)은 250+100+100–200 = 250이 되고 거기에 딸린 외

국법인세(5년간 법인세 누계)는 250+100+100–200 = 250이다. 따라서 세후소득(배

당금액 기준)으로 세부담률은 100%이고 제5기 받은 배당금 50에 딸린 외국법인세

는 50이 된다. 

3. 손회사의 법인세

간접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이다.92) 이 글귀가 2단계에 있는 손회사나 그 밑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90)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91) 미국 재무부 규칙 1.905-3T(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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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고 읽기는 어렵지만 대통령령은 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대상이 되지

만, 다만 손회사가 납부한 세액의 50%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93) 미국법은 

1942년 이래 오랫동안 3단계의 증손회사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다가, 1997년 이후

에는 피지배외국법인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5단계까지 공제해주고 있다.94)  

4. 혼성단체

우리나라 법에서는 외국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외국법에서는 파트너십이어서 출

자자를 파트너로 보아 바로 과세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

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

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

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

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

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간접외국세액공

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95)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공제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9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9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94) 미국세법 제902조(a), 제902조(b).
95) 실무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았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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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국법상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회사라는 점 때문에 생

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제대상이라는 확인 규정을 둔 것이다. 한편 우리 소득세

법은 개인주주에게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된다. 외국법의 입장에서 개인주주 자신의 사업이라고 본다

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에 딸린 외국소득세를 공제대상

으로 본다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외국법을 우리나라 법보다 반드시 우선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조약상 간접세액공제

조약과 국내법의 교착을 보여주는 예로 미국 법원의 National Cash Register 판

결96)을 보자. 이 사건 당시의 미국법은 미국회사에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었

다. 이 제도는 American Chickle 판결에서 보았듯 배당금에 외국법인세 상당액을 

gross-up하는 대신, 익금의 금액은 배당금의 금액 그대로 하고 공제할 간접세액을 

줄여서 (배당금에 딸린 외국법인세 납부액)×(세후소득/세전소득)으로 정하고 있었

다. 한편 이 사건 당시의 미국-영국 조약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칙을 두어 

미국거주자인 주주가 영국회사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영국회사가 납부한 영국법

인세 중 배당금에 귀속되는 세액을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었

다.97) 앞서 Biddle 판결이 영국의 법인세는 법인이 낸 세금일 뿐이고 주주가 낸 세

금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영국 법인세를 미국의 주주단계 세금에서 외국납

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주주가 영국회사에 투자

하는 경우라면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이 없지만 미국의 주주가 영국회사에 투자하

는 경우에는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영국-미국 두 나라

는 조약으로, 미국 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약을 맺게 되었다. 조약에 미

국 주주가 영국 법인세를 gross-up 하면서 같은 영국 법인세 상당액은 미국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간접세액공제 조문을 둔 것이다. NCR 사건의 원고는 미국

법인이었으므로 국내법상 간접세액공제 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고 조약상 특칙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쟁점은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96) 400 F.2d 1980.
97) 1945년 미국-영국 조세조약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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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Cash Register

  이 사건 원고 NCR은 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미국법인으로서 영국에 

NCR Ltd라는 100% 자회사를 두고 있었다.98) 쟁점은 원고가 1958년 영국 자회사

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얼마인가이

다.99) 이 사건 당시 영국법은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소득세(법인세) 38.75%에 

더해서 법인에만 매기는 세금으로 profits tax를 추가로 물리고 영국 자회사의 

1958년 세전소득, 세금, 세후소득(배당가능이익 증가액) 및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세전소득 2,409–세금 1,174(=정규법인세 962 + profts tax 212) = 

세후소득 1,235. 배당금 = 1,019

  미국 국세청은 이 국내법 규정에 따라 배당금 1,019를 익금산입하고, 그에 딸린 

외국법인세를 1,174×1,019/1235 = 968로 정한 뒤 간접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968×1,235/2,409 = 496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조약의 gross-up 규정에 따

라 배당소득의 금액을 배당금 1,019에 38.75%의 standard tax 상당액 645를 

gross-up한 1,664로 계산하고100) 645를 조약상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그

에 더하여 원고는 남은 세액 각 529(=1,174 - 645)에, 세전배당금 상당액이 세전

배당가능이익에 차지하는 비율(=1,664/2,409)을 곱하여 구한 금액 365를, 국내법에 

따른 간접외국세액으로 추가로 공제하였다.101)  

  이 사건 하급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국세청 편

을 든다. 판결 이유는 국내법상 공제와 조약상 공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둘 다 적용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분석은 상당한 혼선을 보인다. 우선 아직 배당하지 않은 유보이익에 

딸린 외국법인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을 내친 것은 당연히 옳다. 그러

나 그에 대한 이유로 조약상 공제와 국내법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아직 배

당하지 않은 유보이익 부분에 딸린 외국법인세도 공제대상이 된다는 식의 설명을 

98) 자회사가 하나 더 있었지만 쟁점은 똑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하나만 분석한다.
99) 사실은 이 판결이 쟁점을 바로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본문은 하급심 판결과 항소

심 판결에 있는 숫자들을 분석해서 내 나름대로 쟁점을 새로이 정리해낸 것이다.
100) 조약 자체의 글귀로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지만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이 인용하고 있

는 미국 국세청의 행정해석은 standard tax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풀이하
고 있다.

101) 이 사건 하급심 판결 270 F.Supp. 930, 14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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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은 정면으로 틀린 말이다. 이 사건 당시 미국 국내법이나 우리 현행법이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유보이익에 딸린 외국법인세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원고가 아직 배당하지 않은 유보이익에 딸린 외국법인세를 국내법상의 간

접세액공제라고 부른 것 때문에 빚어진 혼선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판결에는 아

예 분석이 없지만 아마도 진정한 쟁점은 원고가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조약에 따라 standard tax 부분만을 gross-up한 금액이고, 한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려 한 금액은 영국 세금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는 점인 듯하다. 원고

는 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포함한 금액은 standard tax 부분만 잡으면서 공제대상 

세액은 profits tax를 포함한 실제 외국세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말하

자면 배당소득의 금액을 조약상의 gross-up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상 American 

Chickle 판결과 달리 실제 납부한 외국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이다. 

쟁점을 이와 같이 다시 정리한다면 국내법과 조약을 섞어서 적용받지는 못한다

는 판시취지는 당연히 옳다. 세금이란 국내법에 따라 내는 것이므로 일단 국내법

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조약에 따른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계산이다. 가령 국내법에 따라 낼 세금이 1,000이지만 

조약에 따른 상한이 500이라면 500을 내는 것이다. 조약에 따른 상한은 조약을 적

용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조약만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그 결과를 국내법과 비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섞는 cherry-picking은 불가능하다. 결국 쟁점을 완

전히 오해하기는 했지만 법원의 법률판단은 옳고 판시취지도 옳다. 

VI.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이중과세 배제

어떤 사람이 두 체약국 모두에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란, 통

상은 두 나라의 二重居住者인 경우이다. 조약은 이중거주자를 어느 한 쪽의 거주자

로 판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으므로, 두 나라 모두에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일

은 없어진다. 그런데 조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약국 모두에 전세계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미국시민의 경우이다. 미국법은 미국시민

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세율이 30%이

고 미국의 세율이 35%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소득 10,000에 대한 세금 3,5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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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데 우리나라가 매기는 세금을 깎아준다. 우리나라는 세금 3,000을 걷는데 미국

이 매기는 세금을 깎아준다. 미국이 세금을 미리 매겼다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말인가? 역으로 우리나라가 세금을 미리 매겼다면 우리나라는 3,000을 걷

고 미국은 500을 걷는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미국시민이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그런 사람은 조약상 상대

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받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에서 국

적은 하순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이므로 미국의 전세계

소득 과세권이 조약의 제약을 받는가? 조약의 글귀 나름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

고, 미국 모델을 따른 조약이라면 미국이 여전히 전세계소득 과세권을 가진다. 미

국모델 제1조 제4항의 saving clause는 이중거주자 기준에 의해 미국거주자로 판정

된 자와는 별도로 미국시민에 대해서 전세계소득 과세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이중과세가 생기지 않는가? 

  Filler v. Comr.102) 

  이 사건 원고는 미국시민으로 1972년 당시 IBM유럽의 직원으로 프랑스에 거주

하고 있었다. 그는 1972년에 5일간 미국에 출장 와서 일했고 그가 받은 근로소득 

가운데 일정금액은 이런 미국 내 근로에 귀속된다.103) 쟁점은 원고가 미국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프랑스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이 사건 당시의 프랑스-미국 조약의 관련 조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5조 근로자가 거주지국 아닌 다른 체약국(원천지국)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

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단기체재자(원천지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183일 이하이

고, 고용주가 외국법인이며, 그 고정사업장에서 급여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원천지국에서 면세한다.

제22조 미국은, 마치 이 조약이 없는 양 미국시민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조

약에 따른 외국세액공제 조항, 사회보장 조항, 차별금지 조항은 앞 문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3조 ① 미국시민이나 거주자는 미국에 세금을 낼 때 프랑스에 낸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프랑스 세금에 터 잡되, 프랑스원천 소득이 전세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한으로 한다. 

102) 74 T.C. 406 (1980).
103) 정확한 사실은 2년간 각 5일씩 일했고 번 소득금액도 다르지만 본문처럼 간단히 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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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② 두 나라 모두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원천이 미국인 소득 이라면 

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되 프랑스가 매기는 세금을 상한으로 한다. 다른 소

득으로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이라면 프랑스는 면제한다.  

  이 사건 원고는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소득에 

세금을 냈다. 또한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전세계소득을 신고하면서 프랑스에 납부

한 세액이 더 크므로 미국에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

은 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프랑스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번 근로소득 부

분과 프랑스에서 받은 근로소득 부분으로 나누어 후자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였

다. 곧 미국에서 번 근로소득 부분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프랑스 세액의 상한이 얼마인

가라는 쟁점은 미국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이 제23조의 해석상 미국인

가 프랑스인가에 달려있다. 이 문제는 제23조에서 말하는 “프랑스 원천 소득”이라

는 말의 뜻에 달려 있다. 법원은 제23조 제1항에 소득의 원천 규정에 관한 언급

이 없는 이상, 미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줄까라는 판단에서 원천이라는 말은 

미국법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전세계소득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법원은 그렇다고 판시한다. 제23조 제2

항에 따르자면,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은 프랑스에서는 면제대상이다. 제22조

는 단기체재자를 면세하지만 제4조(a)의 saving clause에 따라 미국은 국내법대로 

과세할 권리가 있고, 제15조는 saving clause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거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원고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두 나라가 서로 세금을 달리 매겨서 이중과세를 당했으니 억

울하다고 하소연하였으나 법원은 이중과세 문제는 권한당국간 합의로 정할 일이

고 법원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원고 주장을 내쳤다.  

Filler 판결에서 이중과세가 생긴 까닭은 미국이 자국민이라면 전세계소득을 과

세하기 때문인가?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모두 전세계소득을 과세하는 이상 이

중과세는 필연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서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득의 원

천이 어디인가라는 점에 생각이 같았더라면 이중과세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소

득의 원천이 미국이라는 점을 프랑스 정부도 인정했더라면 프랑스에서 전세계소득

을 과세하면서 미국세액을 공제해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두 나라가 모두 

전세계소득 과세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소득의 원천지국이 어디인가를 

따져서 그 나라에 우선적 과세권을 주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도록 조약에 정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있었지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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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 개념이 끼어드는 글귀 때문에 이중과세가 생겨난 것이다. 

원천지국을 최우선시킨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미국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이다.104) 

미국 모델에 있는 이 특별규정의 내용은 원천지국이 일차 과세권을 가지고 거주지

국이나 미국(국적지국)은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미국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상대방 체약국에 적용되는 이중과세 방지규정) 

2. 미국법(개정이 있다면 기본원칙이 바뀌지 않은 한 개정된 미국법)의 규정에 따

라 또 미국법의 제한을 조건으로 해서, 미국은 미국거주자나 시민이 납부할 미

국세금에서 다음을 공제해준다:

   가) 거주자나 시민이 다른 체약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나) (이하 생략)

3. 제2항의 목적에서는, 다른 체약국 거주자가 번, 미국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소

득을 다른 체약국이 이 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면. 그런 소득은 다른 체약

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미국시민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가) 미국시민이 아닌 (다른 체약국) 거주자가 소득을 얻었더라면 이 조약에 따

라 미국의 세금을 면제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소득에 관해서는, 

다른 체약국은 미국이 매길 수 있는 세금(saving clause에 따라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기는 세금 외의 다른 세금)을 세액공제한다.  

   나) 위 가)호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제2항에 따라 

결정할 때에는, 미국은 가)호의 세액공제를 하고 난 뒤 다른 체약국에 낼 

세금을 미국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이 세액공제는 가)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미국세금은 줄이지 못한다. 

   다) 위 나)호에 따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또 오로지 그 목

적으로만) 위 가)호에서 말하는 소득은 나)호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는 목적 하에서만 다른 체약국 원천 소득으로 본다.   

곧 미국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전세계소득에 대한 상대방 체약국의 세부담이 미국의 

원천징수세보다 높다면 그 나라가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에 세금을 매

긴다. 만일 전세계소득에 대한 미국의 세율이 상대방 체약국보다 높다면 미국은 

104) 미국 모델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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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만큼 세금을 매긴다. Filler 판결의 사실관

계로 돌아가, 납세의무자의 미국원천 근로소득 100불에 대한 미국의 원천징수세율

은 15퍼센트라 하고, 미국의 소득세율은 35퍼센트라 가정하고 여기에 현행 미국 

모델을 적용해보자. 납세의무자가 미국에서 소득을 받을 때 미국이 일차적으로 과

세권을 행사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인 15%로 원천징수한다. 이제 프랑스의 세

율이 미국보다 낮아(높아) 25%(40%)라면 프랑스의 세금은 25불(40불)이지만, 거기

에서 미국의 원천징수세 15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프랑스에 납부할 

세액은 10불(25불)이다.105) 한편 이 사람은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세

계소득 100불에 대해 35불이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프랑스의 세율이 25%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35불과 25불(미국의 원천징수세 15불에 프랑스의 세금 10

불을 더한 금액)의 차액 10불을 미국정부에 다시 추가납부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

면 미국의 세금 35불에서 기납부세액 15불과 외국납부세액 10불을 공제한 10불을 

추가납부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율이 40%라면 이미 부담한 세금이 40불(미국의 

원천징수세 15불에 외국의 세금 25불을 더한 금액)이므로, 미국 정부에 추가납부

할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은 없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말은 전세계소득에 대

한 미국의 세금 35불에서 35불을 공제받는다는 말이고, 공제받는 금액 35불은 기

납부세액 15불과 외국(프랑스)납부세액 25불 가운데 20불, 이 두 가지이다.  

이처럼 갑의 최종부담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프

랑스의 세액(1번 예에서 10불, 2번 예에서는 25불)은 원천이 미국이지만 외국납부

세액공제 목적으로는 원천을 국외로 재구분한다. 미국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

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리를 맞추어주는 것이다. 구태여 금액을 계산

하자면 각 28.57불(28.57×35% = 10)과 57.14불(57.14×35% = 20)의 원천을 국외로 

바꾸어주게 된다. 

위에서 본 이중과세배제 방법은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과 국적지국 

두 나라에서 전세계소득 과세를 당하는 자에 관하여 두 나라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거주지국과 국적지국이라는 요소는 우연적인 것일 뿐이다. 조

약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서 모두 전세계소득 과세를 당하는 자라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앞에서 이미 적었지만, 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기

준에 불구하고 끝까지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중과세

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조약례는 아직 없는 듯하다.

105) 미국 모델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a호.



투고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21    게재확정일 2014. 2. 28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 李昌熙   517

VII. 결    론 

이상의 논의 중 주된 결론들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인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를 따

져 판단할 문제이다. 결국 과세 대상인 ‘소득’의 개념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

이 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공제되는 외국세액은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해당 국외소득이 국내 세금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다면 그 해의 산출세

액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후 외국세액이 추징되거나 환급된다

면 국내세액은 귀속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다시 계산해야 하고, 외국세액이 환

급된 날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3. 국내법은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만을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공제대상은 조약에 

따르게 된다.

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에 관하여 종례 판례는 국별한도를 따르고 있었고 

현행법에서는 국별한도와 일괄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별한

도 방식은 소득의 원천을 국내와 국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외국납부세

액공제의 기본구조와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5. 법인세법에서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는 배당금

이 지급된 해가 아니라 배당금을 구성하는 소득이 귀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

고, 해당 소득에 딸린 법인세율을 구하기 위한 방식은 우리 법 글귀 및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선입선출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외국혼성단체에 관한 특칙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인세에서는 간

접외국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는 외국단체의 성질구분에서 외국법

을 우리나라 법보다 우선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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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06)

Foreig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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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eals with a few issues over foreign tax credit (FTC) under Korean 

domestic law as well as tax treaties, including inter alia credibility of a foreign tax, 

limitation on the credit and indirect or deemed-paid credit.

Chapter II addresses the eligibility for crediting foreign tax. It focuses on the re-

quirement of being income tax, which should be judged based in the comparability 

of the foreign tax to Korea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other requirement is 

that the tax be paid by the taxpayer. These questions inevitably lead to complicated 

issues like definition of ‘income’ or income tax and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nd shareholders. 

Chapter III is about the limitation on creditable foreign tax, and analyzes the com-

parison and policy choice between per country and overall limitation. 

In Chapter IV, the main issue is deemed-paid credit, i.e. crediting the foreign sub-

sidiary level tax that is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parent. In particular, the 

chapter analyzes the calculation and gross-up of foreign taxes that dividends bear.

The last two, supplementary Chapters V and VI address foreign tax credit for 

Korean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 tax 

credit in case overlapping resident jurisdictions result in dual residents potentially 

subject to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Keywords: Foreign Tax Credit, tax treaties, deemed-paid credit,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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